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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국가장학금 제도 : 현황 및 문제점1)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

Ⅰ.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

○ 국가장학금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정부는 2014

년 기초생활수급자와 1~2분위까지는 450만 원 기준으로 100%를 지급했고, 3분위는 

75%, 4분위는 55%, 5분위는 35%, 6분위는 25%, 7~8분위는 각각 15%씩 지급했다

고 밝히고 있음. 

○ 이어 2015년 1월, 교육부가 ‘20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 대비 등록금 부담을 평균 

50% 경감하여 20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한다’고 밝히면서 국가장학금

이 소득분위별로 증액됨. 

1) 대학교육연구소가 2015년 10월, 국회의원 도종환과 공동 발간한 『반값등록금 시행 방안 연구』 Ⅱ장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표1>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급액 및 지급률 비교

(단위  :  만  원)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2012
지급액 450 225 135 90

미지원
지급률 100% 50% 30% 20%

2013
지급액 450 450 270 180 135 112.5 90 67.5 67.5

지급률 100% 100% 60% 40% 30% 25% 20% 15% 15%

2014
지급액 450 450 450 337.5 247.5 157.5 112.5 67.5 67.5

지급률 100% 100% 100% 75% 55% 35% 25% 15% 15%

2015
지급액 480 480 480 360 264 168 120 67.5 67.5

지급률 100% 100% 100% 75% 55% 35% 25% 14% 14%

주) 비율 : 정부가 계획한 소득분위별 지원액 / 기준액 (2012년~2014년 450만원, 2015년 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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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와 1~2분위까지는 480만 원

의 100%를 지급하고, 3분위는 75%, 4분위는 55%, 5분위는 35%, 6분위는 25%, 

7~8분위는 14%를 지급하기로 함. (<표1> 참조) 

○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2014년과 2015년 전국 일반 사립대와 국립대의 

실제 평균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지급은 현격한 차이가 남. 

○ 2014년의 일반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34만 원인데, 이를 기준으로 Ⅰ유형 지급 

현황을 보면, 기초~2분위의 실제 경감률은 61%에 지나지 않았음. 2015년에도 정부

가 국가장학금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분위의 등록금 경감률은 65%에 지나

지 않음. 

○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저렴한 국립대도 기초~2분위 등록금 경감률은 100%를 상회

했고, 4분위까지는 절반 이상 경감되었으나 5분위부터는 40% 이하의 경감률만 보

였음. (<표2> 참조) 

○ 물론 정부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함께 대학의 자구노력에 따라 지급하는 Ⅱ유형도 

포함하면 장학금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실제 Ⅰ유형과 Ⅱ유형을 합산한 

<표2>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급액 및 등록금 대비 지급률 비교

(단위  :  만  원)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2014년 국가장학금 450 450 450 337.5 247.5 157.5 112.5 67.5 67.5

지급률
사립대 61% 61% 61% 46% 34% 21% 15% 9% 9%

국립대 108% 108% 108% 81% 59% 38% 27% 16% 16%

2015년 국가장학금 480 480 480 360 264 168 120 67.5 67.5

지급률
사립대 65% 65% 65% 49% 36% 23% 16% 9% 9%

국립대 115% 115% 115% 86% 63% 40% 29% 16% 16%

주1) 사립대 지급률  =  분위별  국가장학금 / 사립 일반대 평균 등록금  :  2014년  734만 원, 2015년 734만 원 
주2) 국립대 지급률  =  분위별 국가장학금 / 국립 일반대 평균 등록금  :  2014년  418만 원, 2015년 41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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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장학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Ⅱ유형을 합한 장학금 액수를 보더라도 계열별 평균 

등록금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나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설명을 학생과 학부

모들은 쉽게 체감하기 힘든 상황임. 

        <표3> 2014년 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 대비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비중

 (단위  :  백만  원,  %)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평균

등록금
소득 분위별

평균 국가장학금
4.49 4.57 4.58 3.73 2.96 2.19 1.74 1.29 1.26

국립

인문사회 127.4 129.7 130.0 105.8 84.0 62.1 49.4 36.6 35.8 3.5
자연과학 104.6 106.5 106.7 86.9 69.0 51.0 40.5 30.1 29.4 4.3

공학 99.5 101.3 101.5 82.7 65.6 48.5 38.6 28.6 27.9 4.5
예체능 97.4 99.1 99.3 80.9 64.2 47.5 37.7 28.0 27.3 4.6
의학 67.3 68.5 68.7 55.9 44.4 32.8 26.1 19.3 18.9 6.7

사립

인문사회 70.1 71.3 71.5 58.2 46.2 34.2 27.2 20.1 19.7 6.4
자연과학 58.2 59.3 59.4 48.4 38.4 28.4 22.6 16.7 16.3 7.7

공학 54.2 55.2 55.3 45.0 35.7 26.4 21.0 15.6 15.2 8.3
예체능 54.3 55.2 55.4 45.1 35.8 26.5 21.0 15.6 15.2 8.3
의학 44.6 45.4 45.5 37.1 29.4 21.8 17.3 12.8 12.5 10.1

주1)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Ⅱ유형  합산                  주2) 1인당  국가장학금  평균  지급액  기준
주3) 비율  :  국가장학금 지급액  / 평균  등록금 
주4) 2014년  다자녀 (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96,728백만 원),  지방인재장학금 (75,877백만 원)  포함

○ 계열별 평균 등록금 대비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 국립대는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과학계열만 5분위까지 절반 이상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은 4분위, 의학계열은 3분위까지만 절반 이상의 경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는 인문사회계열은 3분위, 자연과학계열과 공학계열, 

예체능계열은 2분위까지만 절반의 경감을 받고, 의학계열은 기초생활수급자조차 등

록금의 절반에 못미치는 44.6%의 경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 대학생의 80% 

이상이 사립대학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 비춰 봤을 때 박근혜정부의 국가장학금은 

기초~2분위를 제외하고 사립대 대다수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반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은 학생들은 국립대의 경우 인문사회계열 3분위, 자연

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2분위까지였고, 사립대학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은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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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표3> 참조) 

○ 국가장학금을 지급 받는 학생들이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반값등록금’을 체감하기 

힘든 상황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체 대학생 가운데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

이 절반에도 이르지 못한다는 점임. 

○ 국가장학금 수혜자 현황을 보면, 2013년 1학기에는 전체 233만 명 대학생 가운데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은 98만여 명으로 42.0%에 불과하고, 2학기에는 

38.1%로 더 낮아졌음. 이런 흐름은 2014년에도 이어져 1학기에는 전체 재학생 233

만여 명 가운데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은 99만여 명으로 42.7%에 불과하고, 

2학기에도 41.7%에 불과함.

         <표4> 2013~2014년 국가장학금 신청자 및 수혜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3년 2014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재학생수(A) 2,328,066 2,325,369

신청자
인원(B) 1,529,124 1,373,285 1,450,082 1,401,790

비율(B/A) 65.7 59.0 62.4 60.3

소득분위
조회자

인원(C) 1,490,950 1,357,283 1,421,959 1,380,811

인원(D)
(8분위 이하)

1,155,096 1,087,920 1,149,814 1,133,797

비율(C/B) 97.5 98.8 98.1 98.5

성적통과자

인원(E)
(8분위 이하)

1,013,021 919,897 1,024,104 991,002

비율(E/D) 87.7 84.6 89.1 87.4

선발결과

I유형 976,100 883,839 961,496 938,010

다자녀 - - 24,831 19,877

II유형 632,168 589,053 577,373 538,492

계(중복 제외)(F) 977,293 887,741 991,875 970,578

수혜자 비율
비율(F/E) 96.5 96.5 96.9 97.9

비율(F/A) 42.0 38.1 42.7 41.7

주1)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Ⅱ유형  합산  수치임
주2)  선발결과  총원 (중복인원  제외)  2013년  1,172,523명,  2014년 1,222,1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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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 기간 소득 8분위 이하 학생 가운데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으나, 성적 조항 

때문에 선발되지 못한 학생이 2013년 1학기 142,075명, 2013년 2학기 168,023명, 

2014년 1학기 125,710명, 2014년 2학기 142,795명 등으로 학기당 15만여 명 전후

인 것으로 나타남. (<표4> 참조)

<표5>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Ⅱ유형 지급 현황 (2013~2014년)

(단위� :� 명,� 백만� 원,�%)

구분
2013년 1학기 2013년 2학기 2014년 1학기 2014년 2학기

수혜인원 비율 수혜인원 비율 수혜인원 비율 수혜인원 비율

합계 977,092 100.0 887,542 100.0 987,225 100.0 960,087 100.0

기초 51,370 5.3 42,455 4.8 48,176 4.9 48,326 5.0

1분위 190,516 19.5 194,319 21.9 208,283 21.1 236,530 24.6

2분위 195,054 20.0 168,775 19.0 189,629 19.2 183,982 19.2

3분위 138,644 14.2 116,610 13.1 125,108 12.7 117,054 12.2

4분위 87,052 8.9 82,943 9.3 92,234 9.3 82,492 8.6

5분위 77,274 7.9 69,603 7.8 79,178 8.0 71,949 7.5

6분위 78,677 8.1 68,833 7.8 74,460 7.5 71,082 7.4

7분위 74,275 7.6 69,844 7.9 80,626 8.2 67,884 7.1

8분위 84,230 8.6 74,160 8.4 89,531 9.1 80,788 8.4

구분
2013년 1학기 2013년 2학기 2014년 1학기 2014년 2학기

지원금액 비율 지원금액 비율 지원금액 비율 지원금액 비율

합계 1,244,479 100.0 1,369,298 100.0 1,621,439 100.0 1,670,068 100.0

기초 116,398 9.4 95,372 7.0 108,635 6.7 108,068 6.5

1분위 433,078 34.8 454,660 33.2 476,662 29.4 539,553 32.3

2분위 296,915 23.9 298,569 21.8 432,832 26.7 422,480 25.3

3분위 150,546 12.1 166,083 12.1 229,894 14.2 221,837 13.3

4분위 73,512 5.9 100,071 7.3 133,109 8.2 125,339 7.5

5분위 55,338 4.4 74,380 5.4 82,195 5.1 82,639 4.9

6분위 46,254 3.7 64,738 4.7 59,848 3.7 66,364 4.0

7분위 34,542 2.8 56,605 4.1 47,026 2.9 47,864 2.9

8분위 37,896 3.0 58,821 4.3 51,238 3.2 55,925 3.3

주)  2014년  다자녀 (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96,728백만 원),  지방인재장학금 (75,877백만 원)  포함

○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은 2014년 2학기부터 B0(80점)를 기준으로 1분위까지 “C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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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제”를 도입해 1회에 한해 C학점을 취득해도 국가장학금을 지원(1회에 한해 경

고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이후 다시 80점 미만이면 미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

고, 2015년에는 그 대상을 2분위까지 확대했음.

○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적기준 때문에 학기당 15만 명 가량이 국가

장학금을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재검토가 요구됨.

○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초~2분위가 전체 수혜인원의 

44.7~48.8%를 차지해 국가장학금의 절반가량이 이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남. 지원금액도 기초~2분위가 전체 지원 금액의 62.0%~6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

○ 반면, 가처분소득 대비 등록금 비중이 20%가 넘었던 3분위(28.2%)~5분위(20.1%) 

학생들은 전체 국가장학금 지급자의 28.3%~3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지

급된 국가장학금 비율은 22.5%~27.5%에 불과함. (<표5> 참조) 

○ 한편 정부는 국가장학금을 설계하면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대학의 

자체 노력, 즉 대학의 장학금 지급 노력과 연계해 추가로 장학금을 지급해 반값등록

금을 완성하겠다며,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편성함. 결과적으로 박근혜정부의 ‘반값등

록금’ 목표 달성은 대학들의 교내장학금이 뒷받침되어야 실현 가능함.

○ 2014년 현재, 전국 대학이 지급한 교내장학금은 성적우수장학금과 기타 장학금이 

각각 7,443억 원, 7,432억 원(31.9%)이고, 저소득층장학금이 6,664억 원(28.6%), 근로

장학금이 1,492억 원(6.4%), 교직원장학금이 280억 원(1.2%)임.

○ 2014년 저소득층장학금은 교내장학금 전체 액수의 28.6%에 불과함. 이는 ｢대학 등

록금에 관한 규칙｣이 사립대는 전체 학생 등록금의 10% 이상(국공립은 30% 초과 

불가)을 감면하되, 이 가운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30% 이상' 지급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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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 취지에 비춰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2011년 이후 저소득층장학금이 대폭 증액되기는 했지만 성적장학금은 165억 

원 감소하는데 그치고, 기타장학금을 1,451억 원이나 증액시킨 것은 정부의 국가장

학금 취지와 맞지 않다고 할 수 있음. 성적장학금은 주로 성적우수자에게 지급되고, 

기타장학금은 국가고시합격이나, 우수선수, 봉사 등 대학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한 

학생이나 외국인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가계곤란과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다 할 수 있음. 

○ 이는 결과적으로 대학들이 소득분위에 따른 저소득층장학금을 더 늘릴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정부 요구에 따라 일정 수준까지만 증액시키고, 대학 자체 기준에 따

라 지급하는 장학금 수준은 계속 유지하거나 증액시킨 킨 것으로 볼 수 있음. 

○ 대학들의 이런 행태는 정부가 ‘대학 자체장학금 확충’을 유도하는 국가장학금 Ⅱ유

형 예산을 2012년 1조원에서 2013년 7천억 원, 2014~2015년에는 4천억 원(1천억 

원은 지방인재장학금으로 별도 편성)으로 해마다 감소시킨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

로 풀이됨. 

○ 박근혜정부의 국가장학금 정책을 총평하면 전체 재학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만 혜택을 보고, 이 가운데서 국립대학은 2015년 1인당 최대 지급액 480만 

원을 통해 3분위까지 전 계열 학생들이 실제 등록금의 반값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받고, 사립대학은 의학계열을 제외한 2분위까지의 학생들만 실제 등록금의 반

값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전체 장학금의 대부분도 이

들에게 지급되면서 절대 다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음.

○ 대학들이 지급하는 교내장학금도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하는 저소득층 장학금보다 

일정한 성과를 내야 받을 수 있는 성적장학금 및 기타장학금 비중이 큰 편임. 이에 

따라 학비나 생활비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에 전념하



- 10 -

기 힘든 상당수 중위계층 학생들은 교내 장학금에서도 소외되기 쉬움. 

○ 박근혜정부의 국가장학금 정책 기조가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저소득층이 

더 많은 등록금 부담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후상박형 지원”을 한다는 입장

인 점을 고려하면 지금 같은 결과는 이미 예측된 것이었음. 그러나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들이 체감하기 어렵고, 아직도 등록금 문제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

가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밝힌 점은 정치적 수사라 치더라도 부적절함.

Ⅱ. 국가장학금 정책의 문제점 

1. 시혜적 성격으로 인한 공공성 제약

○ 한국의 대학 등록금 문제는 해방 이후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면서 

발생한 것임.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고등교육을 전적으로 민간에 위임했고, 사

립대학 설립자들은 대학 운영의 대부분을 ‘수익자 부담 논리’에 따라 학생 등록금에 

의존해 왔음. 이로 인해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사립대학 의존이 높고, 학생 등

록금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따라서 등록금 문제 해결은 단순히 고액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시혜적 차원

이 아닌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 방기를 개선

하는 방식에서 접근되어야 함. 정부가 등록금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경우 고등교육

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강화는 물론 기형적인 고등교육체제를 개선하는데 큰 역할

을 할 수 있음.

○ 그러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학생 개인에게 소

득분위별로 국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음. 또한 정부가 부담하

지 못하는 국가장학금 부족분은 개별 대학이 부담토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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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 이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일정부분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방식은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

학 교육비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유지한 가운데 학생들의 등

록금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시혜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임. 

○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가 대학들이 기존과 같이 고액 등록금을 책정하고, 국가가 일

정액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시행되고, 국가장학금 예산이 목적이 정해진 교부금 성격

이 아니라 교육부 일반 예산에서 편성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임. 

○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의 국가장학금 제도는 정권 변동과 국가 예산 사정에 따

라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큰 변화와 부침을 겪으면서 표류할 가능성마저 있음. 

아울러 국가장학금 예산 배정 때문에 다른 분야 고등교육 예산 증액이 제약을 받으

면서 대학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 

○ 시혜적 시각에 바탕을 둔 현 제도는 또한 정부가 국가장학금으로 3조 6천억 원

(2015년)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낮추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 고등교육 체제나 운영 시스템 등의 변화를 전혀 견인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한국의 고등교육체제는 사립대학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매우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면서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음. 정부가 수 조원의 국민 세

금을 투입했다면 최소한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함. 그러나 

국가장학금이 대학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 학생 개인에게 지급됨으로써 정부가 사립

대학 개혁을 요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음.

○ 이런 방식으로는 제도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은 예산

대로 투입하면서도 대학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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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 교육부는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통해 “’11년 등록금 총액(14조

원) 대비 등록금 부담을 평균 50% 경감(정부<3.9조원>+대학<3.1조원>=7조원)하여 

’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한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지금과 같은 국가장학금 지급 방식에 따르면, 대학들이 등록금을 1%만 인

상하더라도 그 금액은 무려 1,400억 원이나 됨. 이 액수를 2015년 정부와 대학 부

담 비율(55.7:44.3)로 환산하면 정부가 추가 부담해야 할 액수는 798억 원임.

○ 이에 따라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국가장학금 방식이 유지되고, 대학들이 등록금 추

가 인상에 나설 경우 정부는 큰 규모의 예산을 더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임. 

2. 등록금 인상 가능성 상존

○ 정부는 대학들이 자구노력으로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장학금을 확대하면 정부가 국

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들에게 등록금 부담 경감의 

책임을 떠넘겼음. 이에 따라 2012년 등록금을 5% 이상 인하한 대학이 204곳, 3%이

상~5%미만 인하한 대학이 60곳, 3%미만을 인하한 대학이 73곳에 이르렀음.

○ 특히 대학들은 이명박정부 시기부터 정부가 동결을 요청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3% 

미만에서 인상’할 것을 권고하고,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같은 기조가 유지되면서 과

거와 같이 등록금을 고율로 인상하지 못하자 다양한 형태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 서강대·이화여대·중앙대 등 대학총장 19명은 2015년 3월 서울총장포럼 창립 총회를 

열고, 보도자료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 반값등록금으로 인한 재정적 압박으로 대학

이 위기에 놓였다”며 사실상 ‘반값등록금 폐지’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음. 

중앙대 총장은 더 나아가 발제를 통해 ‘등록금 책정 등 재정운영 자율권 부여’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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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기여입학제 허용, 입학정원 제한 폐지, 대학 적립금의 목적 제한 폐지, 수익사업 

가능 업종 확대 및 인력/공간 활용 허용’ 등도 요구한 바 있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일반 4년제 대학 202개교를 대상으로 '대학 규제개

혁에 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함. 조사 결과 47%가 국가장학금 제

도와 직접 관련 있는 ▲등록금 상한제 규제완화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예산, 결산 의

결 조항 삭제(33%), ▲학비감면제도 규제개선 및 국가장학금Ⅱ유형 참여 규제개선

(14%) 등을 요구함. 또한 일부 대학 총장은 “대학들이 글로벌 경쟁에 나서기 위해 

등록금 규제 등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고까지 주장함.

○ 이들의 주장 외에도 대학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교내 장학금의 증가 폭

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음. 2012년부터 정부가 대학의 장학금 확충 및 등록금 

인하와 연계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급하면서 장학금 확충을 유도하고 있지만, 대

학들이 등록금 인상이 어려워지자 재정난을 이유로 이전만큼 교내장학금을 확대하

지 않고 있는 것임.

○ 대학들의 이 같은 행태는 자체적인 재원 확보 노력 없이 대학 운영의 대부분을 학

생 등록금에 의존하면서 해마다 등록금을 고액 인상해 왔던 점에 비춰보면 비판 받

아 마땅함. 그러나 이와 별개로 정부가 국가장학금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 전액을 

부담하지 않고 대학 참여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요구하면서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음.

○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립대학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이고, 정부의 등

록금 인상 억제 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물론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법적으로 제어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물가 인상 정도에 따라서는 등록금이 인상될 여지가 있고, 경우에 따

라서는 대학들이 헌법 소원 등 집단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논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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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될 것으로 보임. 

3) 학자금 대출 지속과 연체자 증가

○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이 대학생 30%만 혜택을 보고 있다고 비판한 언론 보도에 대

해 “국･공립 대학 8분위 이하는 평균 89.4%, 사립대학 8분위 이하는 평균 62.9%이

며, 전체적으로 8분위 이하 학생의 등록금 부담경감 효과는 68.3%”라고 반박함.

○ 그런데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현황을 보면, 교육부의 이런 홍보 내용이 무색한 

상황임. 정부가 연간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성과가 크다고 홍보하고 있음에도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은 국가장학금 제도 시행 직후를 제외하고 이후 큰 변동이 

없는 상황임.

○ 대학 및 전문대학, 대학원생의 ‘2011~2014년 학자금 대출 현황2)’에 따르면, 2011년

은 72만 명(1~2학기 중복자 포함, 이하 연도별 학자금 대출자 수도 같음)이 2조7천

억 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음. 그러나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된 2012년에는 71만 

명이 2조3천억 원을 대출 받아 전년에 비해 그 규모와 대출액이 줄어들었음.

○ 그러나 2013년은 박근혜정부가 국가장학금 예산을 2012년(1조7,500억 원)보다 1조

원 이상 증액한 2조7,750억 원을 편성했음에도 대출은 오히려 76만 명, 2조5천억 

원으로 다시 증가함. 다만, 2014년은 대출자와 대출액이 약간 줄어 75만 명, 2조4천

억 원으로 약간 줄어들었음. 

○ 재학생 수 대비 대출자 비율은 2011년 15.8%~16.2%에서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년에도 15.2%~16.3%로 별다른 변동이 없었고, 2013~2014년에는 17% 내외까

지 증가함. 학생 1인당 대출액은 2011년 1학기 383만 원에서 2012년 2학기 303만 

원까지 낮아졌다가 2013년 1학기 343만 원으로 증가한 후 2014년 2학기 293만 원

2) 일반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대학원(대학원, 대학원대학) 대상, 일반상환학자금 및 
든든학자금 및 WEST 대출 합산 기준(생활비대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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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시 낮아짐. 

○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계속된 학자금 대출은 2015년 6월말 현재 누적 대출자가 150

만 명에 달하고, 대출금도 9조 5,623억 원에 이르며, 1인당 평균 대출액은 640만 원

에 이름. 

○ 학교급별로 구분할 경우 대학 및 전문대학은 2015년 6월말 현재, 누적 대출자가 

137만 명이고, 대출금은 8조 1,947억 원이며, 1인당 평균 대출액은 600만 원임. 반

면, 대학원생은 대출자가 13만여 명 이지만 대출금은 1조 3,676억 원으로 1인당 평

균 대출액은 무려 1천만 원을 넘고 있음. 

○ 대학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으로 학생들이 대출에 내몰리면서 연체자도 급증하고 

있음. 우리 연구소가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말 현재, 일반상환학자금과 든든학자금 대출 이자 또는 원금을 납기

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는 4만 4,620명에 이름. 연체액은 ‘30만 원 미만’이 2

만6,259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1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미만’ 연체자도 4,358명으로 

10%에 달함. 

○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유의자가 된 학생 수는 2010년 2만 6,097명

에서 2013년 4만 1,691명까지 급증하다가 2014년 2만 231명으로 감소함. 연체액 

역시 2013년 2,595억 원을 정점으로 2014년 1,252억 원으로 낮아짐. 

○ 이는 2014년 10월부터 정부가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국

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을 매각하고, 원금의 30~50%를 감면해주며, 나머지 금액에 대

해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결과로 풀이됨. 

○ 국민행복기금은 2014년 9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5만9천 명의 학자금대출 연체채

권을 이관 받아 2015년 8월까지 총 3만 명에게 1인당 평균 520만 원의 채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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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만 원을 감면하고, 5년 3개월간 매월 4만7천 원씩 상환하도록 채무조정을 지원

함. 

○ 이에 따라 분할상환약정은 2010년 이후 점차 늘어나다 2013년 1만4,616건을 정점

으로 2014년에는 9,292건으로 낮아졌고, 손해금 감면 혜택 역시 2013년 1만6,080건

을 정점으로 2014년에는 1만172건으로 낮아졌음. 또한 신용유의정보 등록유예도 

2013년 1,419건을 정점으로 2014년에는 524건으로 낮아졌음. 

○ 그러나 2014년 10월부터 채무조정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2014년 12월 말 현재, 신

용유의자 수(2만 231명)와 연체액(1,252억 원)이 4년 전인 2010년과 비슷하고, 채무

조정을 통해 신용유의를 면한 학생들도 약정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해야 해 학자금 

대출 채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실정임. 

○ 2014년 12월말 현재 신용유의자의 39.7%인 8,012명이 500만 원 이상을 연체하고 

있고, 이 가운데 17.6%(3,548명)는 1천만 원 이상을 연체하고 있음. 인원이 적기는 

하지만 4천만 원을 넘은 신용유의자도 55명에 달함. 

○ 정부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는 있으나, 고액의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로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해결할 경우 장기적으

로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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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체감하기 어려운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성신여자대학교 오송희 학생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과는 다르게 국가장학금 탈락과 소득분위 산정 오류로 

인해 억울함과 등록금 부담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사연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Ⅰ. 저는 국가장학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저희 언니는 취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었고 저는 4

년째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장사를 하시면서 3남매를 키우셨고 매학기 고

액의 등록금으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저는 수능을 치자마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도 전에 하루에 12시간, 13시간씩 하는 알바를 구했습니다. 그 후로도 용돈이라도 벌

어보겠다고 알바를 쉴 수 없었습니다. 알바를 구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버스비가 없어

서 학교에서 집까지 두 시간은 되는 거리를 걸어 다니기도 하고, 학교에 있는 동안은 

한 끼도 못 먹고 집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국가장학금이 나오니까 예전보다는 낫

지 않냐는 어른들의 말을, 정부의 말을 고마워하며 대학 4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작스럽게 바뀐 국가장학금 정책으로 저희 집의 소득분위가 높아졌

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장사는 점점 안 되고 동생도 저도 대학을 다니게 되서 등록

금을 두 배로 내야하는데, 이상하게 저희 집이 부자가 되었다며 기존에 받던 장학금의 

절반정도밖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고액의 등록금으로 힘들어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만

들었다던 국가장학금이 이제는 말도 안 돼는 기준으로 대학생들을 평가하는 것 같습

니다. 내 가난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매번 바뀌는 국가장학금 정책에 맞춰 적당한 요건

들을 찾아 충족시켜야만 하나 봅니다. 심지어는 1,2차로 나뉘어져있던 신청기간마저 

줄여버렸습니다.

길을 지나다 보는 거리의 광고판에는 지하철의 광고지에는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었다

고 하는데 왜 저는, 우리 집은 그들만의 '반값'에서 제외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장학금을 받는 사람도 줄고, 그 금액도 줄어드는데 어느 나라의 어느 학생들이 반값등

록금을 누리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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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사례 1. 부품구입비도 소득으로 책정하는 엉터리 소득 파악
 "아버지는 전기시설안전관리사세요. 필요한 부품 등을 아버지의 자금으로 구매한 후 임금과 함깨 
대금지급을 받기 때문에 실제 임금보다 입금되는 돈이 많아요, 하지만 한국장학재단은 이런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소득분위를 높게 산정합니다. 저 같은 학생이 있음에도 국가장학금으로 반값등록금 
실현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사례 2. 생계수단인 낡은 트럭을 가졌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높은 소득분위 판정
 제 아버지는 건축현장에서 일하시고 틈틈히 농사를 지으십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땅으로 옥수
수라던가 감자라던가 캐서 밥벌이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빚 때문에 그 땅을 팔았습니다. 농
부에게 땅이 없으면 실업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10~3월 사이에는 날씨가 추워서 
건축현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셔요. 지금 완전히 소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득분위 6분위 판
정을 받았습니다. 월 소득이 600만 원 정도인 사람이 6분위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생계 수단으로 
사용하는 20년 넘은 낡은 트럭이 재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주변의 고급승용차 타고 
다니는 집안의 친구들은 장학금을 150을 받고 200을 받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공
정하지 않고 공평하지도 않은 국가장학금 지급방식에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금수저 은수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걱정 없이 대학생활 하고 싶은데 이건 뭐 플라스틱 수저도 못 물게 하는 나
라가 참 원망스럽습니다.
사례 3.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한민국 상위 10%?
 "1학년 때 처음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더니 대한민국 상위 10%라는 9분위가 나왔어요. 아버지는 공
무원, 어머니는 간호조무사신데 그리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동생과 나 둘 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
비를 내고 있어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두 명 학비를 대느리고 빚을 많이 져서 우리 집 
자신이 많은가보다'라고"

출처 : <미완성 반값등록금 대나무숲> <반값등록금 못친소>

 소개된 학생들 뿐 아니라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방식으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설픈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가르고, 마치 구걸하듯이 장

학금이 필요한 이유를 증명하게 만드는 국가장학금이 아니라, 모든 대학생들이 자유롭

게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면 좋겠습니다. 그

저 한 때의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라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어서 아픈 대학생

들의 꿈을 지켜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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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2. 반값등록금 수혜 받지 못하는 대학원생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강태경 총학생회장

Ⅰ. 반값등록금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학원생

 반값등록금 정책을 한편으로는 씁쓸하게, 한편으로는 부럽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

다. 바로 대학원생들이다. 씁쓸한 이유는 본 토론회의 가장 큰 주제인 체감 없는 정부

의 반값등록금 정책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부러운 이유는 반값등록금 정책의 혜택

들도 대학원생들 입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1.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된 대학원생
 우선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은 대학원생들을 애초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학

원생들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되어있다. 당연하게 대학원생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가장학금의 혜택에서는 제외되어있지만, 등록금은 오히려 학부보다 약 

100만 원 가량 더 비싸다. 심지어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정책에 대해 강력했던 학부학

생들을 피해 대학원을 집중적으로 꾸준히 등록금을 올려왔다. 보통 등록금 인상을 정

률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같은 1% 인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더 큰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대학원생은 인상 효과가 더욱 커진다.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에서도 배제
  또한 대학원생의 입장에서 정말 억울한 것이 있다. 바로 ‘든든학자금 대출’이라고 불

리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에서도 배제되어있다는 것이다. 대학원생들에게 제

공되는 학자금 대출은 일반 학자금대출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등록금 금액도 크고, 학

문적 성과가 직접적인 경력이 되는 대학원생 입장에서 꾸준히 돈을 갚아야 하는 대학

원생의 입장에서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정진후 의원실의 2015년에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학원생들의 누적대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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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다. 학부생의 경우 1000만원 이하 대출자가 80.3%였는데, 

대학원생의 경우 1000만원 이하 대출자는 49.3%로, 절반 이상인 50.7%의 학생이 

1000만원 이상의 누적대출액을 갖고 있었다. 대출 총액이 증가하면 이자 역시 부담스

러운 상황이 되고 있고 등록금 마저 꾸준히 오르는 상황에서 대학원생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Ⅱ. 현황

1. 대학원생들의 학자금 대출은 늘어나고 있다. 
  정진후 의원실의 2014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규모는 48,971건, 총액 1,555억 원에서 77,514건, 총액 3,373억 원으로 증

가하였다. 금액으로 따졌을 때 학자금 대출 규모가 2배가량 증가할 정도로 늘어났다. 

즉, 대학원의 장학금 같은 재정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원의 등록금은 지

속적으로 인상되어온 것 역시 일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대학원 학생들이 느끼는 경제적 압박은 여전
  2015년도 인권위에서 발표한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원

생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56.5%, 중복 선택 가능)으로 드러

났다. 그리고 상당수의 대학원생들은 등록금 조달 이후 생활비 조달에 있어서는 “가족

이나 형제, 지인의 지원”(42.5%, 중복 선택 가능)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진학하는 대학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립이 요원한 상황

은 대부분의 장학금이 조교제도를 통한 근로성 장학금인 것과도 연결된다. 현재 대학

원생들이 장학금의 형태로 받고 있는 금액들 역시 상당수가 근로성 장학금들이다.(예

를 들어 2015년 고려대 교내장학금 소계 중 69.1%가 근로장학금이다.) 즉 우리는 대학

원생들이 받는 장학금이 별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학업에 집중하라고 주어지는 장학금

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업무를 하면서 받고 있는 임금성 금액임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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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조교활동이나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학업시간 확보에 제약을 받는 상황에

서 추가로 경제활동을 하여 생활비를 충당하면 학업에 활용할 시간에 제약을 받는 것

은 기정사실이다. 생활비 조달방법으로의 “파트타임 수입으로 충당”(17.2%, 중복응답 

가능)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이를 잘 반영한다. “공동연구나 프로젝트 수행으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2.5%, 12.0%이었고, “조교(연구조교/교육조교)로 일하면서 과도한 업무를 

한 경우”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다”와 “정말 그렇다”가 각각 19.2%, 10.9%이라는 것 

역시 대학원생들이 경제활동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업에도 부담을 주고 있음

을 보여준다. 

Ⅲ. 국가장학금, 든든학자금 대출의 기회를

   대학원생에게 확대해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의 지원이 시작이 

되어야 하며 든든 학자금대출의 기회를 대학원생에게 확대해야 한다. 대학원생 중에서

도 특히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은 수학기간이 7년 ~ 10년으로 상당히 길기 때문에 중간

에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과 경제적 생활비를 확보해야 하는 압박은 더욱 크게 

다가오게 된다. 또한 정진후 의원실의 조사 결과처럼 학자금 대출의 누적 대출액이 

1000만원을 넘는 대출자가 절반을 넘는 상황은 대학원생들에게 가해지는 경제적 부담

이 상당히 커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압박을 온전히 개인이나 가계가 감당하길 바라

면서 세계적인 학문적 성과를 내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지금도 석박사과정의 유학 열풍은 식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내 박사를 기피하고 미

국 박사를 진학하는 것이 학생과 교수들 사이에서는 권장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

는 박사과정에서 미국은 재정적 지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시간이 많고, 그

래서 미국 박사가 학문적 성취를 쌓기에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한국에 잔류하는 경

우, 각종 행정업무에 대한 처리와 함께, 부당한 부조리에도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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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박사과정 진학을 더욱 꺼리게 만든다. 결국 장기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한국에서 

배출할 수 있는 토양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으로 대학원 문제를 접근해

야 하며, 그 중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 바로 대학원생을 위한 국가장학금의 확대와 든

든 학자금대출의 허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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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3. 학자금대출, 취업후상환 고충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김성민 중앙집행위원

Ⅰ. 고액등록금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 규모

 2015년 기준 4년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67만원입니다.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국

가장학금을 받지 못합니다. 받더라도 적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많은 대학생과 학부모

들이 스스로 등록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웬만한 가정에서 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2015년 기준 월평균

가계소득이 430만원입니다. 이 중 빚을 갚는데 쓰이는 금액과 식비, 교통비를 제외하

면 2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온 가족이 다른 곳에 돈을 쓰지 않고 3달 동안 모아야 

한 사람 등록금을 겨우 마련할 수 있습니다.

A. 월평균 가계소득 : 4,300,000원
B. 월평균 가계소득 x 평균 부채 상환율(24.5%) = 1,053,500원
C. 서울지역 한 가구당 평균 식비 + 교통비 = 1,090,000원
A-B-C = 2,156,500원

 결국 평균소득에 비해 비싼 등록금 때문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울며 겨자 먹기

로 학자금 대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5년 학자금 대출 금액이 12조원을 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뿐 아니라 생활비 대

출액도 1조839억 원에 달합니다. 대학졸업생 10명 중 8명은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

다.3) 대출 금액은 학부 졸업생 평균 1471만원,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2020만원에 달

합니다. 

3)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 대졸자 1374명을 대상 설문 결과 대학 재학 중 학자금 대출 받았다

는 답변이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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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자금 대출이 대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1.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학자금 대출 부담이 재학생의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비용 부담이 있는 ‘스

펙’ 만들기를 포기하거나 자신감이 없어지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심리적 문제가 구직 

방해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꿈꾸던 진로를 바꾸거나 신용등급으로 인해 각종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학자금 빚은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꿈을 키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졸업생도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크게 느낍니다.  졸업생 10명 중 7명(65.9%)은 학

자금 빚이 남아있습니다. 이들은 한 달에 24만 원 정도를 대출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씁니다. 대출액을 갚지 못해 연체를 했다는 사람도 50.9%에 달합니다. 학자금 대출 상

환 때문에 식비와 건강관리비까지 줄이기도 합니다.

 

취업 포탈 ‘사람인’ 학자금 대출 설문조사 결과

<학자금 대출 부담이 구직활동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
대출 빚으로 구직활동까지 영향 88%
비용 부담이 있는 ‘스펙’ 만들기를 포기 45.7%
자신감이 없어지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심리적 문제가 구직 방해 44.1%
연봉 등 경제조건 고려해 진로를 아예 바꿈 33.8%
취업 잘 되는 분야로 진로 변경 24.4%
신용등급이 떨어져 구직하는데 제약 20.4%

<졸업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관련 설문>
빚 때문에 금전적 지출을 줄이고 있다. (88.7%) 88.7%
저축(63.7%) 63.7%
식비 (35.3%) 35.3%
건강관리비(27.9%) 27.9%

2) 신용불량자, 사법 처리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사람이 1만9783명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부동산과 급여소득이 가압류 당하고 대출 소송으로 법원에 가야 했

던 청년들도 6천여 명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액 규모4)는 3년 동안 3배 이

상 늘어났습니다.

4) 학자금 상환 채납액 규모 : 2011년 359건(5억5600만원), 2014년 1만248건(84억2600만원) - 국세청 통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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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근본적 처방은 등록금 문제 해결

 학자금 채납이 늘어나는 것은 개인의 능력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학자금 대출을 하는 이유는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학자금 대출로 

많은 대학생과 졸업생들이 고통 받는 것은 국가장학금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제

대로 줄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앞 순서의 토론에서도 국가장학금의 

여러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배우기 위해 무리하게 빚을 져야 하는 현실은 대학생에게 꿈이 아닌 절망을 줍니다. 

우리 사회의 인재로 자라날 대학생들이 빚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

다. 빚과 절망이 아닌 꿈을 주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국가장학금이 아니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반값등록금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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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4. 반값등록금 원안에 대한 회고와 전망

이광철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Ⅰ. 반값등록금 정책의 입안의 사회적 배경

1. 지나치게 높은 고등교육비용과 정부의 저조한 지원

0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에서 8명이 대학을 들어가는 한국의 상황에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간 768만여원으로 등록금 비용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 

0 이에 반하여 등록금 부담이 낮은 국공립대의 비율은 18%에 불과한 실정(미국은 70% 

이상, 프랑스 86%, 독일 95%, 이탈리아 93%이상이 국공립대에 해당5)). 그럼에도 불구

하고 대한민국은 정부의 지원금액은 20%에 불과(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은 

의무교육이 아닌데도 고등교육비의 70%를 정부가 부담). 이에 더하여 물가상승률보다 

등록금인상률이 더 높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임

0 결국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학 등록금이 최고수준이라고 할 것임. 이에 따라 2010년 

경 많은 학생들이 높은 등록금 부담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여

학생들의 경우 성매매를 통한 등록금마련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보도마저 있었음6). 등록

5) 한국경제 2011. 6. 16.자 보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2481533
6) 경향신문 2011. 6. 10.자 보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248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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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부담이 휴학을 양산하기도 하고, 학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 

등 또 다른 사회문제로 비화되기도 하였음

2.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

0 1989년 노태우 정부의 사립대 등록금 완전자율화 조치와 1996년 김영삼 정부의 대학 

설립 기준을 크게 완화로 10년간 80여개 대학이 들어섬. 이에따라 대학 등록금이 고폭 

상승하게 되었음. 결국 대학등록금 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되어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함

0 2007년 한나라당 당시 전재희 정책위의장이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 등록금 부

담을 반으로 줄이는 이른바 '반값 등록금'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

음7). 한나라당 시절인 2007년 이명박 후보는 “대학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된다. 정말 

사실이다”라고 말했고, 대선 두 달 전에는 보란 듯이 선대위 산하에 ‘등록금 절반 인하 

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음 

0 하지만 당선 뒤 공약을 실행에 옮기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이명박 대통령은 2008. 9. 

“나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세운 적이 없다”고 말함8). 18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무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내놓자 처음에는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141243
7) MBN 2007. 1. 4.자 보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048326
  전 정책위의장은 또 1조원 정도 규모의 '국가장학금제도'를 만들어 이공계와 저소득층 가정에 

대폭 기부하는 방안과 각 동문등이 일정 모금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1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음
8) 한겨레 2011. 6. 17.자 보도문 http://news.nate.com/view/20110617n254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14124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048326
http://news.nate.com/view/20110617n2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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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던 한나라당은 황우여가 원내대표에 당선된 이후로 정책

을 급선회하여 등록금 인하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하기 시작함9)

0 이런 와중에 2011. 11.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는 “총 1.75조원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9,616원 규모의 대학자체 노력으로 2011년 대비 25.3% 등록금 부담 경감 달성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2년 국가장학금 사업 기본게획’을 발표. 2012년 국가장학

금은 I유형(소득 하위 3분위 이하 학생에게 소득에 따라 연간 최대 450만원의 장학금

을 국가가 직접 지급)과 II유형(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재원 확충 등의 대학 자체 노력

에따라 대학에 자금을 지원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지원)으로 나누어 집행

Ⅱ. 반값등록금 정책의 구체적인 입안

1. 한나라당

0 우여곡절을 거쳐 박근혜 후보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음. 즉 소득 1~2분위는 전액, 3~4분위는 75%, 5~7분위는 50%, 8분위는 25%를 

지원하겠다는 것임10)

9) 이후 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키백과의 다음 링크와 국회의원 도종환, 대학교육연구소가 공동으로 펴낸 
2015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반값등록금 시행방안 연구> 책자 3쪽 이하 참조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B0%98%EA%B
0%92_%EB%93%B1%EB%A1%9D%EA%B8%88_%EB%85%BC%EB%9E%80

10) 아래 박스 내용 출처 :
http://promise.newstapa.org/%EC%86%8C%EB%93%9D%EC%97%B0%EA%B3%84-%EB%A7%9E%EC%B

6%A4%ED%98%95-%EB%B0%98%EA%B0%92%EB%93%B1%EB%A1%9D%EA%B8%88-%EC%A7%80
%EC%9B%90/

공약 내용

http://promise.newstapa.org/%EC%86%8C%EB%93%9D%EC%97%B0%EA%B3%84-%EB%A7%9E%EC%B6%A4%ED%98%95-%EB%B0%98%EA%B0%92%EB%93%B1%EB%A1%9D%EA%B8%88-%EC%A7%80%EC%9B%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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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당

0 민주당은 박근혜 후보가 반값등록금을 하겠다고 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MB 정부

가 하고 있는 등록금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 즉 박근혜 후보가 하겠다는 반

값등록금은 국가장학금을 소득분위와 연계하고 학자금 대출의 이자부담은 더 낮추겠

다는 것이나 이는 현행 정부의 국가장학금 제도와 별반 다를게 없는 무늬만 반값이라

는 것임. 

0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반값등록금 추진방안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

여 2012년 제19대 국회의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하였음11)12)

11) 아래 박스 내용 출처 :
http://minjooincheon.or.kr/policy/policy_minjoo_view.php?cat=%EC%A0%95%EC%B1%85&sq=1385&page

=9&s_fld=&s_txt=
12)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국회의원 도종환, 대학교육연구소가 공동으로 펴낸 2015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반값등록금 시행방안 연구> 책자 32쪽 이하 참조

약속 : 소득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여,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
약속 : 소득 2분위까지 등록금 전액, 소득 3~4분위 학생에게는 75%를, 소득 5~7분위 
학생에게는 절반을, 소득 8분위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25%를 지원
약속 : 2014년 대학 등록금 실질적 반값 정책 완성
약속 : 소득 9·10분위 학생에게도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 부여
약속 :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지원체제 기틀 마련
실천 : 국가장학금 예산 추가 확보
실천 : 든든학자금(ICL) 제도 개선

민주당 반값등록금 추진방안
o 추진방안
      (기본방향) 반값등록금은 ‘복지’ 차원을 넘어 ‘사람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투
자’로 인식
      (목표시기 및 대상) 2012년부터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등록금 실부담액의 
50% 인하
      (대학구조조정) 대학구조조정과 사립대 재정 지원을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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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그 이후의 경과, 그리고 회고와 전망

1. 박근혜 정권의 반값등록금 정책의 진행

0 2015년 박근혜 정권은 대선공약인 반값등록금 완성했다고 자화자찬13). 

0 그러나 대학교육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이런 정부의 자화자찬은 사실과 다름. 

- 대학교육연구소는 정부의 국가장학금 예산은 2013년 2조7,750억원, 2014년 3조4,575

억원, 2015년 3조9,000억원(근로장학금 2천억원,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1천억원 포함)으

로 해마다 증액됐고, 교육부는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20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 대비 등록금 부담을 평균 50% 경감해 2015년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을 완성한다”고 발표했다고 소개하고, 

- 결과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소득 1-2분위 “전액 무

상”(100%지원)은 거짓이었다고 비판. 집권 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기준(2013년, 기초 

450만원, 1분위 315만원, 2분위 202.5만원, 3분위 135만원, 4분위 112.5만원, 5분위 90

만원, 6～7분위 67.5만원)을 정했고, 교육부는 그 기준에 따라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

13) 2015년 말부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장학재단’) ‘반값등록금’ 광고를 냈음. 서울 시내 지하철과 KTX
에 이어 TV, 영화관 광고까지 진행되고 있음. ‘반값등록금이 실현(완성)’됐다는 것이 골자임. 그 상세한 
내용과 문제점은 대학교육연구소의 다음 링크 참조

http://khei-khei.tistory.com/1649

      (반값등록금 재원) 반값등록금 소요 재원은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여 확보
       ※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기준, 절차 재원확보방안 확보
o 추가 소요재원 규모 : 연간 4.7조원
      - 4.7조원 = (등록금 50% 인하시 5.7조원) - (대학자구노력 1조원)

http://khei-khei.tistory.com/1649


- 31 -

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 대학교육연구소가 국가장학금 지급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4년 2학기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을 지급 받는 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41.7%에 

불과.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으나 성적조항 때문에 탈락한 학생들이 학기마다 15만여명

에 이르렀다는 것임.

0 국가장학금 지급실태와 그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국회의원 도종환, 대학교육연

구소가 공동으로 펴낸 2015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반값등록금 시행방안 연구> 책자 6

쪽 이하 참조

 

2. 회고와 전망

0 민주당의 반값등록금은 정책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나 의지없이 2011년경부터 가열화

된 등록금 문제와 경제민주화 요구를 표피적으로만 받아들인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음. 

이 점은 이른바 제1호법안이라는 반값등록금 법안을 발의한 주체부터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 대선 이후 반값등록금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어

떤 실행의지도 보여주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드러난다고 할 것임

0 한편으로 민주당의 당시 법안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정교하여 대중들의 정책 및 공약

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음 :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하여 학교를 통한 지

원, 자발적 국,공유화를 통한 구조개혁의 문제까지 해결, 이는 사립대학이 정책에 저항

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정책적 수단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 노정

0 또 하나, 이념적인 공격에 취약점을 노출. 두가지 점인데, 하나는 국가가 등록금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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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학을 국유화하려는 아닌가 하는 지점. 다른 하나는 왜 고소득층에게까지 국가

가 세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하여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지점. 결국 이러한 비판의 지점이 

상대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공약에 대한 선호도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피상적 의

견을 피력함

0 현재 박근혜 정권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완전 파산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그러나 

이에 대한 정책수요자의 저항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음. 과연 2011년경의 반값등록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다시 찾아올지 의구심이 듬

0 그러나 모순된 현실은 우리의 삶을 옥죄는 것이기에 언젠가는 그 실상을 드러낼 것이

고,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임. 그렇다면 채택된 정책의 문제를 드러내

보이고 그 대안을 정교하게 가다듬는 노력이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봄.

끝.


